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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복지국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종교’의 영향을 타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연

구의 주안점은 복지의 국가책임에 대한 개인의 복지 태도에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모아진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규명코자 한다. 이론적으

로 본 연구는 종교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이해적 관점과 가치 규범적 관점의 두 가지 차원에서 

타진하였다. 분석적으로는 국제사회인식조사자료(2016)를 이용하여 거시적･미시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접

근하는 다층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는 개인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

서 국가 주도적 복지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균열을 가져오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종교에 대한 의존

성이 높은 사회와 개인일수록, 국가 주도적 복지를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지위의 차원에

서 복지제공자, 복지부담자, 복지수급자로서 개인은 종교와 국가 간에 상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며, 기능주의적으로 종교와 국가 간에 복지에 대한 상충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신교와 구교의 가

치 모두 국가 중심주의와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와 칼뱅주의 간에 국가의 역할과 자

본주의에 대한 가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복지국가 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어: 종교, 복지인식, 복지국가, 복지지위, 다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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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종교’의 영향에 주목한

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적 논의를 지향한다. 논의의 주안점은 ‘복지의 국가책임에 대한 개인

의 복지 태도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종교가 복지국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1) 

이제까지 복지국가를 종교와 연결해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

저, 종교는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잃어 왔다. 이로 인해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종교는 주목받을만한 대상이 아닌 것처럼 치부되어왔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는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 하

나의 문화로서 스며들어 그 영향력이 다차원적으로 발현된다. 종교의 이러한 추상적 영향력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포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별로 중

요하지 않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종교는 복지국가 연구의 주

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의 함의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주류적 

연구들이 주로 산업화나 좌파정치에 천착하고 있긴 하지만 종교의 역할을 타진한 연구도 간간

이 이루어져 왔다.2) 복지국가와 직접 관련이 없긴 하지만, 막스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

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후 종교와 자본주의의 연관성은 현대 사회과학의 고전적인 

주제로 여겨진다.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수정의 대표적 표현형이라 한다면 막스 베버의 진단을 

복지국가와 연결하는 일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 

이 연구는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종교의 힘과 영향이 정치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소수파 연구에 기반을 두는 한편, 복지국가에 대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최근의 학술적 

접근법이나 가치(value)를 중시하는 도덕 경제(moral economy)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

컨대 복지국가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복지국가의 가치적 맥락과 사상적 전통에 

주목하여,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혹은 유교주의의 사상이 어떻게 각국의 복지

국가의 정당정치와 사회정책에 가치적 토대가 되어 복지국가의 특성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하고

1)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종교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태도를 거쳐 종국적으로는 개인들의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Ahn(2000)을 참조하라. 
2) 예컨대,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의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서의 복지국

가 분기에 관한 설명, 캐슬스(Castles, 1994, 1995, 1998)의 한 사회의 복지정책 발전에 그 사회의 종교적 구성

과 특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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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Van Oorschot, Opielka, and Pfau-Effinger, 2008; Jones, 1990). 또한, 복지국가의 ‘도

덕 경제(moral economy)’ 접근에서는 각 개인은 자기에 대한 혜택 정도와 이해관계보다는 도

덕적 가치와 사회적 정의 등에 대한 고려에 따라 복지국가의 제도를 평가한다고 본다(Mau, 

2003).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종교를 믿는 개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종교 교리는 신자들

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선호

(preference)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

이처럼 문화적 측면과 가치의 중요성의 맥락에서 종교를 주요한 정치적 균열(political 

cleavages)로 주목하는 관점은 복지국가의 가치적 균열을 설명하려는 대안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인의 태도나 인식을 설명했던 기존의 주류적 접근은 계급 중심적 논의

를 필두로 한 자기 이해(self-interest) 기반의 균열이었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은 그 설명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적 균열(value-related cleavages)을 간과했다는 흠결을 내포한다. 

사실상, 복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는 경제 결정론적 결정이나 시장 메커니

즘에서의 득실을 따지는 이해 타산적 성격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누가 

무엇을 왜 얻어야 하는가’(who should get what and why)라는 윤리적인 동시에 규범적이기도 

한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복지정치의 균열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고려할 가치가 크다(조

남경, 2013; Van Oorschot, 2000). 

복지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다차원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거시차원에서 종교는 복지국

가의 문화적 배경이자 가치적 토대로서 기능해왔다. 오펠라(Opielka, 2008)는 복지국가가 형성

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매우 중요한 문화적 토대로 작동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가톨릭의 보

충성(subsidiarity)의 원칙은 국가개입을 정당화한다.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의 결

과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는 노동자의 사회권과 해방을 주장한 사회민주주의의 이

데올로기와 구분된다. 빈자를 도울 의무와 안정적이고 공평한 사회질서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모든 기독교 종파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가톨릭의 전통적 교리에 그 뿌리를 둔다

(Manow & Van Kersbergen, 2009). 이런 사실은 캐슬스(Castles, 1994)의 연구에서 더욱 명시

적으로 밝혀졌었는데, 종교와 세속화 정도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정치적 요인의 영향 

못지않게 사회정책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복지국가의 정치에서 보자면 미시적 차원에서의 종교의 영향력도 거시적 차원 못지않

게 중요하다. 종교는 개인들의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복지국가에 관한 태도에 정치적 균열을 파생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Flora, Kuhnle & Urwin, 

1999). 종교적 균열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이해관계 균열이 직접적이지 않은 분야, 예컨대 아동

이나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정책과 관련한 핵심적 균열이라 여겨진다(Alber, 1995; Ma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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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에서 재인용). 종교는 ‘국가가 개인들의 복지에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빈곤과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같은 복지국가의 주요 이슈들에 있어서 이제까지 주로 

언급되어 온 계급, 성, 세대, 노동시장 지위 등과는 구별되는 균열을 가져오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종교가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를 결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교조직들은 정치

적 세력화를 이루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작동해왔다. 권력자원론에서는 복지국가의 발전이 전

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세력 혹은 노조를 통한 노동자의 동원(mobilization) 때문에 이루어졌다

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확대에 있어 기독민주주의 정당들의 역할도 상당했

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 풍요기의 복지국가 확대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역

할을 담당했다는 관찰들이 있다(Schmidt, 1980, 1982; Manow & Van Kersbergen, 2009에서 

재인용). 혹자는 한발 더 나아가 가톨릭주의가 복지국가주의(welfare-statism)에 있어 좌파세력

보다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Wilensky, 1981). 복지국가 역사

를 더듬어 올라가면 실제로 가톨릭이 가톨릭 노동자들에게 기독민주정당을 지지하도록 동원하

는데 직접 나서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Manow, 2004). 

넷째, 종교는 종교집단과 조직을 통해 제3 섹터에서의 중요한 복지 공급 주체로 기능해왔다. 

전통적으로 주요 종교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적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선 활동

의 실천적 공간을 제공해 왔다(Hodgkinson, 1990: 292; Wuthnow, 1991; 강철희 외,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종교의 역할설정은 복지국가와 때로는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때로는 보완관계

를 형성하게 된다. 복지국가 확대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직접적 복지 제공이 주가 되었던 국가

들에서의 경우, 종교기반의 민간복지부문은 공공부문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한

편, 국가복지 위주의 시대가 가고 제3의 길로 일컬어지는 복지 다원주의와 민영화의 시대가 되

자, 종교에 기반을 둔 복지 제공 주체들의 역할은 국가복지의 보완재로서 다시금 그 역할이 중

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복지국가에서 종교의 역할은 다차원적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의 복지 인식에 대한 종교의 영향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3) 종교처럼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속

성을 가진 ‘문화’의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종교와 관련된 개인의 

가치관(value) 또는 태도(attitude)에 관한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한편, 

개인의 인식에는 자신을 둘러싼 문화의 영향력이 반영되며, 이것이 인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미시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조남경, 

3)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거시적 변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미시적 종교관련 균열의 영향이 평가될 것이다. 하지

만, 논의의 중심은 미시적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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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또한, 개인들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각 사회가 담지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가늠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점도 있다. 복지태도의 균열지점을 파악함으로써 복지 담론을 둘러

싼 정치적 지형 및 세력 간의 동맹 가능성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Ahn, 2000). 요컨대,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학술적으

로나 실천적으로나 만만치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복지 인식을 측정하는 다양한 대안적 질문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질

문, ‘복지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는 종교

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미시적 인식에 관한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장 

크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연구전략으로 타당하리라 여겨

진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각 국가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복지 제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이 시도한 복지국가 유형화에서도 이런 사실

이 잘 설명되어 있다. 사민주의 유형의 국가에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가장 크다. 보수주

의 유형의 국가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가족 및 기존 공동체의 기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에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작고 민간과 시장의 역할이 크

다. 이에 주로 사민･보수주의 국가는 평등을 추구하는 큰 복지국가로 구분되는 한편, 자유주의 

국가는 자유를 더 중시하는 작은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것이다. 기존의 복지국가 연구에서 제기

하는 이러한 국가 간 차이, 즉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정도에 대한 설명은 주로 권력자원론

(Power Resource Theory)4)과 같은 계급 중심 이론이나, 성(Skocpol, 1992), 이익집단, 복지지

위 등의 탈계급적 요인들에 주목한 이론들(Ahn, 2000)에 의해 설명되어왔을 뿐, 기존 연구들에

서 종교와 관련된 균열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앞서 논의한 바처럼, 적어도 서구 국가들의 문화적 토대형성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의 영향

은 무시할 수 없다. 기독교 역사와 문화는 서구 국가들의 사회제도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개인

들의 삶과 가치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은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기

독교의 역할이 컸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데 성공적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발달과 성격 형

성에 있어서 종교는 종교적 가치의 견지를 통해서 혹은 현실정치에서의 실질적 영향력 발휘를 

4) 정치적 맥락에서 복지 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권력자원론은 민주주의의 발달로 노

동자들이 정치적 권력자원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권력자원을 분배시키는 복지정책의 발전이 이

루어졌다고 설명한다(Korpi, 1983). 이 이론에 기초한 복지국가 설명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력자원

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국가 내 정치적 동맹(연대)에 따라 복지국가의 발달 정도와 양상이 결정된다(Esping 

-Andersen, 1990; Korpi & Palm,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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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계급정치에 필적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기독교 종파 간의 차이에 관한 내용 또한 

이 연구의 관심사 중 하나여야 할 것인데,5) 종교 분파에 따라 국가를 대하는 태도나 복지를 바

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것으로 보고된다(Castles, 1998). 종교개혁을 통해 구교(Catholic)와 신교

(Protestant)가 분리된 이후 형성된 국가 간 종파 차이는 복지국가의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종교는 기존의 균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혹은 기존 균열들이 설명하지 못하

는 부분을 채우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리라 기대된다. 예컨대, 종교 

유무나 종교 분파에 따라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리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들의 종교와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먼저, 개인의 종교 유무, 국가의 세속화 정도, 그리고 가톨릭과 

신교 등 종교 분파 등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 인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이론적

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론상의 가설들이 실제 자료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다.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복지국가에 관한 대

안적 논의를 이으면서 이론적인 면에서 정교화를 시도하고 실증적인 분석에서 정밀성을 담보

하려는 시도이며, 그러한 점에서 함의를 확보한다고 하겠다.

2. 이론적 논의

1) 종교와 복지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일반적인 개인의 복지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왔다(김사현, 

2009; 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Lasen, 2008; Andreβ & Heien, 2001; Arts & Gelissen, 

2001; Bonoli, 2000; Papadakis & Bean, 1993; Svallfors, 1997; Bean & Papadakis, 1998). 이

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미시적 접근으로는 자기 이익(self- interest) 관점이나 

정치 이데올로기 관점, 계급 관점6) 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 내의 복지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Jaeger, 2006). 두 번째는 거시적 접근으로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 체제

를 중심으로 국가복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이미 상당 부분 구조적으로 제약되었다는 점을 밝

히는 연구들이 그것이다. 한편, 이에 대응하여 거시적 제도와 미시적 행위를 연계하려는 시도

5) 이 점은 막스 베버의 고전적 연구만 봐도 고려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6) 계급 이론에 따르면 계급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정치적 선호를 강하게 규정한다. 특히 최근 계급 이론은 

후기산업사회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계급체계를 제안한다(Häusermann & Schwander, 2009; Oesch, 

2003, 2006; Kitschelt & Reh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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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데, 복지지위론이 대표적이다(Ahn & Kim, 2015; 안상훈, 2000, 2002; Ahn, 2000). 복지

지위론에서는 각 개인의 자기 이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복지제도 자체에서 파생되는 이해

관계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제도주의적 맥락과 개인행위 간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였다. 그

러나 이들 세 종류의 연구 경향들 모두에서 종교라는 균열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주류적 논의에서 벗어난 것들로 종교와 복지 인식을 다룬 연구들도 일부 존재한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타인의 복지에 대해 관

심과 책임감을 지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자선적 기부 또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Brooks 2005; Bekkers & Wiepking 2006; 

Wilhelm, Rooney & Tempel, 2007). 또한 종교성(religiosity)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높은 연대성(solidarity)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Oorschot, 2006; Arts, Halman & Van 

Oorschot, 2003). 대표적으로 오스콧(Van Oorschot, 2006)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인･실업자･이민자･장애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한 연대적 태도

를 갖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특성이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국가 주도적인 복지를 선호하지 않

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Scheve & Stasavage, 2006; De La O & Rodden, 2008; Gerxhani & 

Koster, 2012).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종교는 개인의 삶에서 주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기능하며 여러 사건으로부터 하나의 ‘완충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종교 외적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공유(risk-sharing)하자는 국가복지에 대한 필요나 선호가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Scheve & Stasavage, 2006; Gerxhani & Koster, 2012). 필요 맥락에서의 선호를 넘어선 경쟁

의 맥락에서의 선호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 기존에 종교가 큰 역할을 담지하던 교육 및 복지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경우를 생각해보자. 종교는 이를 교회의 영향력에 대한 위협

으로 느낄 공산이 있다. 이에,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종교와 국가를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

여 작은 정부를 선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De La O & Rodden, 2008). 

분석 자료에 따라 살펴보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

득 재분배 선호를 분석한 일부 연구(Thewissen & Rueda, 2019; Finseraas, 2008; Stegmuller, 

2011)에서도 종교성이 재분배 선호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국제사회인

식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복지 지출 선호나 복지

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VanHeuvelen, 2014; Scheve & Stasavage, 

2006; Kitschelt & Rehm, 2006)이나,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 Study)를 활용한 최근 연

구(Carriero, Filandri & Molteni, 2017)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종교성이 국가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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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출과 책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배은총(2014)도 국제사회인식조사(2006)

를 이용하여 종교가 국가의 복지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교는 국가복지책임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반면, 구교 및 기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종교가 없

는 사람들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인의 종교 

활동 참여도나 국가 단위의 세속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종교와 복지인식에 대한 기존의 개인단위 연구들의 공통점은 명백하다. 종교가 있거나 종교

성이 강한 개인일수록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국가 주도적인 복지 제공에 대한 지지는 낮

게 나타난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한편, 한국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는 종교가 국민들의 복지인

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상은･김희찬(2017)

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3차-6차 자료를 활용해 종교와 복지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들 연구에 의하면, 서구 복지국가들은 종교와 복지인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복지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의 선호와 결정을 제약하는 거시적 요인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적 관

점을 고려한 경우가 드물다. 국가 요인이 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여

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이는 명백한 허점이 된다. 종교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거시 제도주의와 

미시적 행위를 연계하는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는 거시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로서 작동할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념체계

이다. 이에 종교가 복지체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은 미시적인 차원에 집중하는 연구에서도 통

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7) 

둘째, 종교를 변수목록에 포함한 경우에도 단순한 변수투입을 넘어 종교가 복지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이 갖는 의미를 이론적 견지에서 충분히 포착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종교와 복지국가 간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관계, 혹은 종교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오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각 종교가 지닌 

가치규범적 측면에 의한 것인지, 종교가 복지에 대해 갖게 되는 다양한 자기 이해에 의한 것인

지 등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적이 없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 주류적 변수들에 관한 

이론적 설명들과 비교하여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의미

7) 예외적으로 배은총(2014)은 다층모형을 통해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

구는 이미 오래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최근 종교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 국가차원에서 복지

국가체제와 세속화정도 등을 하나의 모형에 투입하여 다중공선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이론적인 정교함 

등에서 개념적으로나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재고될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배은총의 기존연구를 기반으

로 이론적, 방법론적 정밀화를 시도한 작업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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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기존 연구

와의 차별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가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메커

니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둘째, 거시적 차원의 논의인 제도주의적 관점과 미시적 

차원의 논의인 계급적･비계급적 균열에 대한 설명을 통합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조망을 시도

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에 조사된 국제사회인식조사자료(2016)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변화까

지 반영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종교와 복지 인식: 이론적 재구성

이 연구에서는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이해적 차원과 가치규범적 차

원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자기이해적 차원은 어떤 종교인지

의 내용보다는 종교가 사회 내에서 담당하는 기능주의적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교분파

를 막론하고 국가복지에 대한 인식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치규범적 

차원은 종교가 추구하는 내용적인 가치와 신념에 관련된 것으로서, 각 종교분파에 따라 복지인

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담게 된다.

(1) 자기이해적 관점: 종교와 복지지위(welfare status)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이해의 맥락에서 기존의 공공복지에 대한 복지정치

를 설명하는 복지지위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복지지위론은 복지정치를 권리와 의무의 복합

적인 차원으로 파악하고, 복지관련 이해관계에서 파생되는 세 가지 지위 차원들을 제안한다. 

즉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가 그것

이다(Ahn, 2000; 안상훈, 2000, 2009). 

복지지위론은 애초에 공공복지를 중심으로 한 복지지위에 초점을 두고 제안된 것인데, 이 

연구는 종교가 개인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복지지위를 민간부문 복지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지위론적 특성을 종교를 통한 민간복지 부문으로 확대하

면서, ‘복지지위’를 협소하게 해석･적용하여 지위 하나하나에 따른 영향을 정교하게 검증하기

보다는,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 양쪽에 걸쳐서 복지지위론의 전반적인 논리를 자기이해적 차원

이라는 큰 틀에서 연결시키고자 한다.8) 

8) 이는 비단 자료에서 각 복지지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변수를 구할 수 없는 변수확보의 한계 때문만은 아니

며, 미시적으로 개인의 종교여부 및 종교성, 거시적으로는 세속화 정도라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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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보자. 한 사람이 공공부문이 아닌 종교 등의 민간부문에서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보호받는 복지 안전망의 확장이나 

축소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한편, 다른 제공주체에 의한 복지 안전망의 확

장과 축소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국가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복지가 종교복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종교로부터 받는 사적 안전망이 강할수록9) 국

가복지에 대한 지지는 덜 강하게 된다. 

두 번째로 복지부담자로서의 지위를 보자. 복지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그 사람이 복지국가

를 반대할 가능성은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를 종교와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을 통해 이미 민간부문에 헌금과 기부 등을 통해 복지 부담을 많이 하는 개인일수록, 

복지를 위한 세금과 기여금 등을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하거나 기피하고자 하는 공산이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 부담이 전제되는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가 낮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세 번째의 복지지위는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이다10). 종교가 지니는 복지서비스제공

자로서의 지위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세속화이론(secularization theory)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세속화이론은 19세기 이후 근대화의 진행과 함께 서구 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감소되

는 세속화의 요인으로서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국가의 기능이 점차 확장되면서 과거에 종교가 

수행하던 사회적 기능이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류대영, 2002; Norris & Inglehart, 2004). 

이러한 기능주의적 설명은 복지의 발전과정에도 적용되는데, 복지국가가 태동하기 전까지 ‘복

지’는 잔여적인 차원에서 민간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종교는 지역사회 내 안전망의 역할

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복지의 이념을 설파하는 기능까지 담당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특히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20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적인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복지 제공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종교 등 민간으로부터 국가로 이양되기 시작하

였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책임을 수행한 서구 선진 국가에서 종교의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

되었다. 그리하여 뒤르켐과 같은 기능주의자들은 근대화･산업화와 함께 중세시대에 종교기관

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교육･건강･복지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들이 국가 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제도로 전환되면서, 종교가 갖던 사회 내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았다(Norris & Inglehart, 

2004). 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작은 국가일수록 복지가 국가 주도적으로 제공되어 국가의 

자기이해차원에서의 복지지위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려는 취지에 비춰보아 무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종교기관 복지프로그램 수혜자, 재정부담자, 제공자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연구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

해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9) 실제로 받는 수혜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기대가 큰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10) 기존의 공공부문 중심의 복지지위론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에 대해 복지국가의 서비스 제

공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복지국가의 축소를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안상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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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화 정도와 복지지출의 규모가 비례한다는 실증적 증거(Scheve & Stasavage, 2006)도 제시

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복지제공에 있어서 국가와 종교 간에는 상충적(trade-off)인 관계가 존

재한다. 요컨대 전통적인 복지제공주체였던 종교는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둘러싸고 

국가와의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며, 집합적인 종교집단의 입장에서 국가복지에 대해 낮은 선호

를 보일 수 있다.11) 

[표 1] 종교와 복지인식: 종교와 관련된 복지지위와 국가복지에 대한 태도

복지지위 종교와 관련된 메커니즘 국가복지에 대한 태도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 종교에 의한 사적 보호망 정도 ･ [미시적] 종교 있거나 종교성 정도가 높
을수록 국가복지에 대해 낮은 선호

･ [거시적] 세속화 정도가 낮을수록 국가
복지에 대한 낮은 선호

복지부담자로서의 지위 기부와 헌금 등 종교를 통한 복지활동

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 복지제공에서 국가와의 경쟁 혹은 대체관계

요컨대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종교가 국가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지위의 메커니즘에서 

설명될 수 있다. 종교에 의한 사적 보호망에 의해 보호 받는 복지수혜자, 기부와 헌금 등 종교

를 통한 복지부담자, 복지제공에서 국가와의 경쟁 혹은 대체관계에 있는 복지제공자의 지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미시적으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 특히 종교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거

시적으로는 국가의 세속화 정도가 낮을수록 국가복지에 대해 낮은 선호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종교의 가치･규범과 복지국가 

자기이해에 관한 복지지위론의 설명은 복지인식에 있어서 종교와 국가복지와의 관계를 기

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상충관계로 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종교의 다차원적

인 역동과 종교 간의 다양한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 종교는 가치규범체계로서 특정한 방식의 

가치와 신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에 따라 그 사회와 문화, 개인의 인식

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는 복지국가 혹은 그 유형에 따라 상이했다는 연구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기독교 문화권에 속하지만, 대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로마 가톨릭 즉 구교가,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는 칼뱅주의 등의 개혁주의 신교

11) Ahn(2000)에 의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입장이 달라진다. 같은 맥락에서, 종

교는 민간 영역이며 공공부문종사자들이 국가복지를 지지하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신자들이나 교회의 입장

이 형성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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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회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구교와 신교, 

또한 신교내의 종파 간 차이가 존재한다(Castles, 1998). 이러한 종교분파 간 차이는 복지국가

의 형성과 발전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쳤는데, 먼저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은 

대륙 유럽 복지국가들의 보수적인 성향, 즉 전통적인 가족과 계층 유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규

범이 가톨릭 문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캐슬스(Castles, 1998)는 사회 정책에 종교, 특히 구교가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다. 앞서 보았

듯이 가톨릭 국가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격이 강했

다. 이에 산업화 시대에 많은 사회문제가 등장하자, 종교나 국가가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존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다. 가톨릭 국가 내에서도, 

국가에 대한 입장에 따라 종교의 역할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의 가톨릭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가톨릭은 중산층 계급을 중심으로 종교적 신념을 바

탕으로 형성된 기독민주당12)을 통해 사회적 갈등의 화해와 사회 조화의 유지를 위한 중재정치

를 펼치는 등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가 가져온 급격한 사

회적 변화에 반대하면서 복지국가의 역할을 지지하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Van Kersbergen, 

1995). 반면 프랑스나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종교정당의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들 국가에서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종교의 역할이었던 교육이나 복

지 영역에 대한 국가 역할의 확대와 세속화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편 베버(Weber, 1904)는 신교(Protestantism) 중심의 국가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더 발달

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신교의 교리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예컨대 칼뱅주의는 게으름과 탐

욕으로부터의 금욕을 강조하고, 노동과 성실한 직업윤리를 강조함으로써 근대 합리적 자본주

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신교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논의된다. 캐슬스(Castles, 1998)는 신교 중심의 국가들은 사

회변화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어서, 보수적인 가톨릭 중심 국가와 비교하면 사회변화에 따른 국

가의 개입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신교는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을 강조

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강경한 반국가사회주의(anti-etatism)적 입장을 주장하였기 

때문에(Manow, 2004), 개인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증가시키는 복지국가 발전에 부정적

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도 설명된다. 

그러나 신교 내에서도 분파에 따라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루터교

회(Lutheran Church)의 경우, 영미권 중심의 다른 개혁교회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 

12) 이는 노동자계급 중심으로 계급적 갈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정당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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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반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가와 협력함으로써 복지국가 발

달에 긍정적으로 기능한 것으로 평가된다(Manow, 2004; Manow & Van Kersbergen, 2009). 

또한 루터교와 칼뱅주의 간에는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였고, 종교분파

간의 상이한 가치는 각국의 빈곤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즉 칼뱅주의는 빈곤에 처한 자들이 스

스로 일을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루터주의는 좀 더 중립적인 입

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모두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었던 것이다(Kahl, 2009). 

요컨대 종교분파 간에는 국가와 복지에 대한 상이한 가치와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문화와 정치,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분

파 간 입장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 2] 종교분파 간 국가복지에 대한 입장

종교분파 복지국가와 관련된 가치 국가복지에 대한 입장 해당 국가

구교

사회 내 갈등 화해, 사회질서 유지
자본주의 흐름 반대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 갈등 
빈곤에 빠진 이들을 돕고, 먹여야 한다(Feed 
the Poor)

기독민주당 등 정치참여(일부 
국가), 복지국가 역할지지
일부 국가에서 반교권주의 반대 

대륙유럽

신교

칼뱅
주의등1)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 정교분리 강조
자본주의 정신, 금욕주의, 직업윤리 
빈민도 스스로 일하고 자립해야 한다 (Work 
for your own bread)

반국가사회주의
(anti-estatism)
국가개입 거부
사회정책 도입 지연

영미권 

루터교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일해
야 한다(All should eat, All should work)

국가의 사회보장 주도 역할에 
찬성, 복지국가에 협력적 입장

북유럽 

주: 1) 자유주의 및 여타 개혁 교회 포함
자료: Weber(1904), Manow(2002), Kahl(2012), Manow와 Van Kersbergen(2012) 등에서 요약 

3. 연구 방법

1) 주요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 기반을 두어 종교에 따른 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인식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계

적 선형모형을 활용하며, 국가 수준에서는 각 국가의 세속화 정도를, 개인 수준에서는 종교 유

무 및 분파와 종교 활동 참여도를 투입하여 복지태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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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이해적 차원에서 복지지위적 설명을 검

증하기 위해, 종교여부와 종교성에 따라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확인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설명에 근거하여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를 통한 복지에 대한 모종

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주도적인 복지제공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일 것으

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

록 종교를 통한 복지 추구를 더 선호하여 국가 주도적인 복지제공을 덜 지지할 것으로 본다. 또

한 국가 수준에서도 세속화 정도에 따라 개인의 복지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해보고

자 한다. 세속화가 덜 진행된 국가일수록, 즉 국민의 평균적인 종교 활동 참여도가 높은 국가일

수록,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국가 주도적인 복지 제공을 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종교 분파에 따른 가치규범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의 거시적인 논의에서 신교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

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던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신

교 신자일수록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덜 지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구교인 

가톨릭의 경우 산업화 및 근대화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신교보다는 국가의 복지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톨릭이 국가보다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교분리에 관

한 갈등이 첨예하였던 역사를 감안할 때, 구교 신자 역시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복지의 

국가책임성에 대한 약한 지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교 중에서도 루터

교회 중심으로 교세가 형성된 북유럽 국가들이 칼뱅주의 중심의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복지국가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교회는 다

른 신교 분파들에 비해 자유주의 성격이 약하였고, 국가 중심의 사회보장이 확대되는 데 있어 

국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신교 신자들의 복지

의 국가책임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13) 

13) 신교 내의 세부적인 종교분파에 대해서는 분석자료상의 한계라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ISSP 자료에서는 신교

를 루터교와 칼뱅주의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마다 개별

적으로 조사된 종교 변수에는 세부적인 종파가 구분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이를 취합하

여 만든 통합 종교 변수는 세부 종파들을 ‘신교’로 통합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

해,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 대체로 북유럽(과 대륙유럽 국가들)의 신교는 루터교 중심이고, 영미권 국가의 신

교가 칼뱅주의 중심임을 밝히고 간접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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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국제인식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Role of Government 

Ⅳ(2016) 자료14) 중에서 OECD 국가에 해당하는 12개 국가를 추출하여 활용한다.이 중 서구 복지

국가들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 근거하여 자유주의･보수주의･사민주의 유형으로 구분

한다. 자유주의 유형에는 3개 국가(호주, 영국, 미국), 보수주의 유형에는 3개 국가(프랑스, 독일, 벨

기에), 사민주의 유형에는 4개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포함된다.15) 본 연구는 주

로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서구 10개국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국과 일본 또한 동아시

아 권역에 대한 탐색적 차원으로 추가하여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국가 및 국가

별 사례 수는 기초분석 결과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실시한다. 위계적 선형모형

(HLM)은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의 변수가 함께 포함된 위계적 구조의 자료에서 각각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층 분석 방법이다(Raudenbush & Bryk, 2002). 앞

서 설명하였듯이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제도 및 문화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이 결정되는 데 있어 국가 차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계적 선형 모형을 통해 국가 수준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단, 국가 수준의 경우 국가

사례 수가 많지 않은 점과 국가수준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국가변수를 하나씩 투

입하였고, 이에 총 7개의 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변수는 전체평균중심

화(grand-mean centering)를 하였으며, 개인수준 변수는 집단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로 분석하였다. 단, 명목변수는 비중심화(uncentered)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각 개인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 정도에 관한 문항을 활용한다. 

ISSP의 The Role of Government(2016)에서는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책임이 

14) ISSP(2016)자료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개인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자료로, 총 35개 국가에서 48,720명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다. 
15) ISSP(2016) 자료에는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구 복지국가로 인식

되어온 10개 국가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는 복지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문화적 설

명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복지국가 유형론에 포함되는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Esping-Andersen, 1990; Kersbergen, 1995; Castles, 1998; Manow, 2004; Kah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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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11개의 분야 중 복지 영역으로 판단되는 6개 

분야(아픈 사람을 위한 의료 제공, 노인에게 적정한 생활수준 제공, 실업자에게 적정한 생활수

준 제공, 빈부 간 소득격차 완화, 학생에게 재정 지원, 적정한 수준의 주거제공)에 대한 응답을 

활용한다. 나머지 5개 분야(일자리 제공, 물가안정, 산업 성장 지원, 환경보호, 성평등 증진)는 

직접적인 복지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복지 분

야에 대한 인식보다는 국가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주목하기 때문에, 각 문항별 점수의 

합산 평균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위계적 선형모형(HLM)의 방식에 맞추어 국가수준의 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를 

구분하여 투입한다. 먼저 국가수준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복지국가이론에서 복지

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왔거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논의된 변수

들, 즉 경제성장률, 실업률(이상 산업화이론), 노조조직률, 좌파정당 의석비중(이상 권력자원이

론)이 통제변수의 성격으로 투입된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즉, 경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노조조직률이나 좌파

정당 의석비중이 높아 노동계의 권력자원이 큰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이 

높게 인식될 수 있다. 한편, 제도적 요인으로서 GDP대비 공공복지지출수준과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보수주의･사민주의･동아시아)을 투입한다. 앞선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개인이 어떤 수준 및 유형의 복지국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복지에 대한 인식은 상

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을 크게 인식할 수 있다. 

한편, 국가수준의 주요 독립변수로 국가의 ‘세속화 정도’를 투입한다. 이는 국가별 연구대상

자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의 평균을 최댓값(8점)에서 뺀 값으로 계산한다. 즉, ‘세속화 정도’의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가 낮고, 해당 국가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속화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해당 국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으로 개인수준의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에서도 일단 기존 연구에서 개

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들 중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

입한다. 비계급적 균열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연령, 성별, 지역이 투입되며, 계급적 균열을 나타

내는 변수로서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고용지위, 직업부문이 투입된다. 연령이 높고, 여성

일수록, 큰 규모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복지의 필요(needs)가 크고, 국가 복지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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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ry)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복지 제공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편,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자일수록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부담

자(tax-payer)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복지 제공을 덜 지지할 것으로 예상

한다.

개인 수준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주요 독립변수는 ‘종교 유무 및 분파’와 ‘종교 활동 

참여도’가 투입된다. ‘종교 유무 및 분파’는 종교 없음･구교(Catholic)･신교(Protestant)16)･기타

종교를 더미변수로 투입한다. 종교 활동 참여도는 종교의식(예배 등)에 참여하는 횟수를 1점부

터 8점으로 구분하여 투입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종교적 열심이 강한, 종교성(religiosity)이 강

한 개인으로 해석한다.17)

[표 3] 변수 목록

16) 매우 다양한 기독교 분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적으로 ISSP(2016)

의 구분에 따랐음을 밝힌다. 구교는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을 의미하며, 신교에는 개신교, 성공회, 미

국 성공회, 침례교, 루터교, 감리교, 오순절주의 이외에도 다양한 분파가 포함된다. 기타 종교에는 동방정교

회, 유대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기타 기독교 분파, 기타 동양 종교 등이 포함된다. 
17) 물론 개인의 종교성을 단순히 ‘종교 활동 참여도’로 측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ISSP Role of 

Government data에서는 ISSP Religion data와 달리 개인의 종교성을 측정할만한 다른 문항이 없어 불가피

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변수 변수명 측정 자료 출처

종속
변수

국가 
책임성

정부 책임성에 관한 6문항 점수 평균
1. 아픈 사람을 위한 의료 제공
2. 노인에게 적정한 생활수준 제공
3. 실업자에게 적정한 생활수준 제공
4. 빈부 간 소득격차 완화
5.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
6. 적정한 수준의 주거 제공

ISSP
(2016)

독립
변수

국가
변수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2011-2015년 평균값)
OECD NA

(2018)

실업률 계절 조정된 실업률(2011-2015년 평균값)
OECD EL

(2018)

노조조직률 2011-2015년 평균값
OECD EL

(2018)

좌파정당 
의석 비중

2011-2015년 평균값
CPDS(2018), 

한국은 자체계산18)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2011-2015년 평균값
OECD SOCX

(2018)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기준)(호주, 영국, 미국), 
보수주의(프랑스, 독일, 벨기에), 사민주의(덴마크, 핀란
드, 노르웨이, 스웨덴), 동아시아(일본, 한국). 

세속화정도 8- (국가 별 응답자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 평균) I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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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ECD NA -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database).
      OECD EL -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OECD SOCX - OECD Social Expenditure Dababase.

4) 기초통계

(1) 독립변수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는 총 12개 국가 14,45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의 기초 통

계는 [표 4]와 같다.20) 그 중 종교 관련 변수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 종교가 있는 사람은 62.8%,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중은 37.2%이다. 또한 전체 연구 참여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5%는 구교 또는 신교 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 선진 국

가에서 여전히 기독교 중심 종교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교와 신교, 그리고 기타

종교 신자에 대한 비중은 각각 전체 연구 참여자 중 16%, 33%, 14%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는 평균 2.75점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종교를 가진 사

람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종교 활동 참여도를 계산해보면 평균 3.38점이다. 2점이 ‘거의 가지 

18) 한국은 CPDS(2017)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계산하였다. 다만, 총선 이후에 유동적으

로 바뀌는 의석수를 모두 고려할 수 없어, 2008년과 2012년도 총선 결과만을 반영하였음을 밝힌다.
19) 연령은 기본적으로 연속변수로 투입된다. 단, 덴마크는 연령이 서열변수로 조사되어, 18-25세는 22세, 

26-35세는 31세, 36-45세는 41세, 46-55세는 51세, 56-65세는 61세, 65세 이상은 70세로 투입된다.
20) 위계적 선형모형(HLM) 분석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변수에서 결측(missing) 값을 가진 사례는 제외되었다.

점수 높을수록 국가 전반의 종교성이 낮음을 의미 (2016)

개인
변수

연령 연령19)

ISSP
(2016)

성별 성별 0=남성, 1=여성

사회
경제적 지위

자신의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1-10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지위를 높게 평가

교육수준 0-6점.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교육수준을 의미

고용지위
취업자(기준)/실업자/은퇴자/주부･학생/기타 비경제활
동인구

직업부문
공공부문 종사여부
비경제활동인구(기준)/공공부문/사적부문

지역규모
거주 지역 규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
1=대도시, 2=중도시, 3=소도시, 4=마을 및 부락, 5= 농
가 등

종교 유무 및 분파 종교 없음(기준)/구교/신교/기타

종교 활동 참여도

종교 활동(예배 등) 참여 횟수
1= ‘전혀 가지 않음’, 2= ‘거의 가지 않음’, 3= ‘일 년에 한
번’, 4= ‘일 년에 몇 번’, 5= ‘한 달에 한번’, 6= ‘한 달에 
두세 번’, 7= ‘일주일에 한번’, 8= ‘일주일에 2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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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3점이 ‘일 년에 한번’, 4점이 ‘일 년에 몇 번’ 종교예식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

늘날 분석 국가들의 국민들은 종교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

교가 있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일 년에 한두 번 참석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4] 독립변수 기초통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인차원 변수

연령 14457 51.02 17.55 15 99

성별(남성=0) 14457 0.51 0.50 0.00 1.00

교육수준 14457 3.84 1.50 0.00 6.00

사회경제적 지위 14457 5.73 1.75 1.00 10.00

고용지위(취업자=0) 　

실업자 14457 0.04 0.19 0.00 1.00

은퇴자 14457 0.23 0.42 0.00 1.00

주부 및 학생 14457 0.11 0.31 0.00 1.00

비경제활동인구 14457 0.05 0.21 0.00 1.00

섹터(비경제활동인구=0) 　

공공부문 14457 0.29 0.46 0.00 1.00

사적부문 14457 0.65 0.48 0.00 1.00

지역규모 14457 2.70 1.20 1.00 5.00

종교여부(종교 없음=0) 14457 0.63 0.48 0.00 1.00

종교분파(종교 없음=0) 　

가톨릭 14457 0.16 0.36 0.00 1.00

신교 14457 0.33 0.47 0.00 1.00

기타종교 14457 0.14 0.35 0.00 1.00

종교 활동 참여도 14457 2.75 1.96 1.00 8.00

국가차원 변수

경제성장률 12 1.67 0.86 -0.02 3

실업률 12 6.44 2.06 3.36 9.99

공공복지지출(% GDP) 12 23.61 6.21 9.24 31.32

노조조직률 12 34.83 24.99 8. 69.4

좌파정당 의석 비중 12 28.83 25.6 0 72.6

세속화 정도 12 5.23 0.55 3.84 5.76

한편 국가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은 경제성장률

과는 높은 부적 관계, 실업률과 세속화 정도와는 유의미하고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세속화 정도가 높을수록 GDP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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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공공복지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5] 국가변수 상관관계

경제성장률 실업률 세속화정도 공공복지지출 노조조직률
좌파정당
의석비중

경제성장률 1 -.470 -.291 -.800** -.450 -.295

실업률 -.470 1 .369 .724** .250 .410

세속화정도 -.291 .369 1 .608* .537 .572

공공복지지출 -.800** .724** .608* 1 .534 .522

노조조직률 -.450 .250 .537 .534 1 .320

좌파정당의석비중 -.295 .410 .572 .522 .320 1

(2) 국가별 종교 특성

[표 6]은 1945년과 2016년의 각 국가별 종교 분포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지난 50여 년간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가

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중이 5% 미만이었으나, 오늘날에는 20%～60% 가량의 사람들이 종

교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국가 체제별 종교 분포의 특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유주

의는 프로테스탄트의 신교 중심, 보수주의는 구교 중심, 사민주의는 루터교의 신교 중심이라는 

종교 분포의 특색은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호주에서는 개신교의 비중이 크게 줄

고, 기타종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신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영국은 1945년에 비해 신교 신자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한편,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종교 분포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국민들의 절반 정

도는 신교 신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보수주의 국가들의 경우 프랑스와 벨기에는 1945년에 비

해 구교 신자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내에서는 구교 신자

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민주의 유형의 국가들은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 신자 비중이 오늘날까지도 70-80%를 차지

하고 있다. 1945년 당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루터교 신자였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하였지

만,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오늘날까지도 루터

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다.21) 

21) 스웨덴의 경우 2000년, 노르웨이는 2017년에 국교 철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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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별 종교 분포: 2016년 (1945년)

국가 종교없음(%) 종교있음(%) 가톨릭 개신교 기타

자유주의

호주 40.1(3) 59.9(97) 22.0(23) 4.3(53) 33.5(21)

영국 39.0(4) 61.0(96) 9.1(7) 32.4(81) 19.5(8)

미국 20.6(16) 79.4(84) 23.4(28) 48.4(49) 7.5(7)

보수주의

프랑스 44.1(5) 55.9(95) 50.0(92) 1.7(2) 4.3(1)

독일 42.3(2) 57.7(98) 24.3(45) 28.6(49) 4.8(4)

벨기에 42.8(2) 57.2(98) 29.4(96) 1.2(0) 26.6(2)

사민주의

덴마크 18.4(0) 81.6(100) 0.6(0) 79.4(98) 1.6(2)

핀란드 26.0(2) 74.0(98) 0.3(0) 69.2(96) 4.5(2)

노르웨이 23.7(1) 76.3(99) 1.8(0) 70.6(99) 4.0(0)

스웨덴 28.8(3) 71.2(97) 0.6(0) 68.8(96) 1.8(1)

동아시아
일본 64.1(1) 35.9(99) 0.0(0) 0.0(0) 35.9(99)

한국 45.3(0) 54.7(100) 9.4(2) 21.4(4) 23.9(94)

자료: ISSP (2016)자료에서 분석, 1945년 자료는 world religion dataset(2010)

그러나 이러한 종교 분포와는 달리 이 국가 사람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7]에서는 국가 간 종교성(religiosity)의 정도, 혹은 세속화(Secularization)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종교성2’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 평균값을 보여주는

데, 사민주의 국가들의 경우 모두 3점 이하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교회에 일 년에 한 번도 

채 가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 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들 대부분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 활동은 극히 미미한 것이다. 주커만

(Zuckerman, 2008)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과 인터뷰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가진 믿음

이 예수나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도덕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사회 전반적인 세속화 정도를 비교해보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에서 세속화의 정도

가 높은 반면,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는 미국만이 여전

히 높은 종교 활동 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종교를 가진 사람뿐만 아

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종교성도 4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가 비교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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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가별 종교성과 세속화 정도

국가 종교성1 종교성2 세속화 정도 

자유주의

호주 2.69 3.51 5.31

영국 2.51 3.34 5.49

미국 4.16 4.72 3.84

보수주의

프랑스 2.38 3.11 5.62

독일 2.56 3.25 5.44

벨기에 2.42 3.07 5.58

사민주의

덴마크 2.40 2.61 5.60

핀란드 2.59 2.87 5.41

노르웨이 2.69 3.00 5.31

스웨덴 2.24 2.51 5.76

동아시아
일본 3.29 3.91 4.71

한국 3.26 4.91 4.74

주: 종교성 1은 종교유무에 상관없이 전체 연구 참여자 대상 국가별 종교 활동 참여도의 평균값, 종교성 2는 종교를 가
진 연구 참여자 대상 국가별 종교 활동 참여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세속화 정도는 {8-(종교성1)}로 계산되었다.

4. 분석 결과

1) 모형 적합도

위계적 선형모형(HLM)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초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자료가 위

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하기에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종속 변수에 국가(집단) 효과가 얼

마나 나타나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채 종속 

변수의 변량을 살펴보는 ‘무조건 모형’을 수행하였으며, [표 8]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는 주로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과 ‘설계효과(DEFF)’가 사용된다. 전자는 전체 변량 중에서 국가 

간 변량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본 자료의 ICC값은 0.08722)로 나타났다. 이

는 국가 차원의 특성이 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의 약 9% 가량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ICC 값이 어느 정도 되어야 다층분석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0.05 이상이면 자료가 위계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Hox, 2010). 한편 ‘설

계효과(DEFF)’는 오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본크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본 분석 자료의 설

2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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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효과는 105.1423)로 나타났다. 설계효과는 보통 그 값이 2이상이면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Muthen & Satorra 1995; Peugh, 2010: 91에서 재인용), 본 연구 자료

는 이 임계치를 크게 넘어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 무조건모형의 변량

무작위효과 분산 자유도 X2 P값

절편 U0 0.027 11 1328.02 0.00

level 1 R 0.284

2) 종교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는 개인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모두 국가 주도적 복지에 대한 태

도에 유의한 균열을 가져오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우선 개인차원 변수 중에 종교와 관련된 변

수의 영향을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복지태도 점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톨릭과 신교 신자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신교(Protestantism)는 

개인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강하기 때문에 국

가가 주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큰 정부에 대한 지지가 낮다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이 

개인 차원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교(Catholic)의 경우, 거시적인 측면에서 신교에 

비해 보수적인 성격을 띠며 자본주의 및 근대화 확산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통해 사

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단위에

서의 분석결과, 가톨릭 신자의 경우에도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국가 주도적 복지에 대한 지지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교 신자에 비해서는 국가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작기는 하지

만, 적극적으로 국가복지를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톨릭의 교권주의적 성격으로 

국가보다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 신교이든 구교이

든 종교가 있는 경우, 자기이해에 기반하여 종교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국

가복지에 대한 지지가 달라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즉 종교 활동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기존의 연구와도 일

치하는데, 종교생활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서 그들이 경험하는 생활위험으로부터 완

23)    단 은집단평균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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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한다(Gerxhani & Koster, 2012; Scheve & Stasavage, 2005)는 설명들이 그것이다. 이는 

복지수혜자로서의 복지지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차원의 통제변수의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계급적 균열에 따른 자기이해

(self-interest)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는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가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국가 발달을 통해 돌봄의 사회화, 여성고용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받게 되어 여성

이 남성보다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사

람일수록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국가 복

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 제공하는 것을 더 지지하는 것

으로 설명된다. 고용지위와 관련해서는, 취업자에 비해 실업자, 비경활, 은퇴자일수록 복지 수혜

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복지태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적부문에서 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국가 주도적인 복지제공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지의 

국가 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복지태도 사이

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연령과 종교와의 높은 관련성, 즉 고령자일수록 종

교를 가지고 종교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의 영향력의 경우, 큰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복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일수록 사회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지

역사회와 비공식부문을 통한 복지자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더 강하

게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차원의 변수의 경우 작은 국가사례수와 변수 간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하나씩만 투입할 

수 있었다. 복지국가 유형의 경우, 자유주의 유형(미국, 호주, 영국)에 비해 보수주의 유형(프랑

스, 독일, 벨기에)은 복지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사민주의 유형(스웨덴, 덴마크, 핀

란드, 노르웨이)은 더 높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 인식을 보였고, 동아시아 유형(한국, 일본)

은 더 낮은 국가책임성 인식을 나타내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복지국가 유

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와 종교 등의 다차원적인 제도적 복합체(Esping-Andersen, 1990)이

기도 하지만,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지니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Castles, 1998). 즉 보수주의 유형은 구교(가톨릭)의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 

아래 있었고, 자유주의 유형은 신교 중에서도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는 한편, 사민주의 유형의 

국가들은 신교 중에서 루터교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았으며, 동아시아 유형은 불교와 유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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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교에 기반을 둔 문화가 형성된 국가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유형에 비해 

사민주의 유형이 더 높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 인식을 보인 것은 정치경제학적으로 잘 알려

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와 칼뱅주의 간에 국가의 역할과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Manow, 2002; Kahl, 2009)을 한편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국가의 세속화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개인의 국가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

타났다. 이는 복지지위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복지제공주체로서 종교가 담당

해온 기능적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 종교는 종교기반의 민간복지 부문

을 통해 제 3섹터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복지국가에서 전통적인 복지공급주체로 기능했으며, 국가 

주도적 복지가 발전한 나라들에서 종교기반의 민간복지부문과 공공부문과의 모종의 경쟁적 역할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부나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

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종교성이 강한 경우에는 민간 복지의 중요성을 더 강조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의 기능주의적 차원을 적용해보면, 복지에 있어서 종교와 국가 간에 경쟁적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속화의 진행으로 종교의 역할이 줄어든 사회일수록 종교가 담당했던 복

지의 역할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복지수혜자의 지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개인의 복지가 종교 공동체라는 사적 보호

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국가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세속화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국가복지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개인 차원 변수에서 종교와 복지 간에 부적인 관계가 나타난 것과도 일맥상

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좌파정당 의석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복지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권력자원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력자원을 확보하는 정도에 따라 경제적 권력자

원을 분배시키는 복지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리를 복지태도에 적용

해보면, 좌파정당 의석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동자의 권력자원이 커서 사회 전반적으로 국

가복지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경제성장률, 실업률,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수준, 노조조직률 등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ICC 값이 0.05~0.09로 여전히 전체 변량의 4~9%가량을 국가차

원의 변수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층분석을 통해 국가 수준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개인 수준 변수들의 설명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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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종교분파 별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
변수

모델3-1 모델3-2 모델3-3 모델3-4 모델3-5 모델3-6 모델3-7
b t b t b t b t b t b t b t 

개인
수준 
변수

Intercept 3.05 45.30** 3.12 58.08** 3.12  9.85** 3.12 63.76** 3.12 60.76** 3.12 61.50** 3.12 64.55** 
연령　 0.00 -0.03 0.00 -0.04 0.00  -0.03 0.00 -0.03 0.00 -0.03 0.00 -0.04 0.00 -0.03 
성별 (남성=0) 0.08 8.81** 0.08 8.79** 0.08  8.79** 0.08 8.90** 0.08 8.79** 0.08 8.80** 0.08 8.80** 
교육수준　 -0.02 -6.21** -0.02 -6.22** -0.02 -6.22** -0.02 -6.22** -0.02  -6.22** -0.02 -6.22** -0.02 -6.21** 
사회경제적 지위 -0.03 -12.49** -0.03 -12.49** -0.03 12.49** -0.03 -12.49** -0.03 -12.49** -0.03 -12.49** -0.03 -12.49**

고용지위
(취업자=0)

실업자 0.20 8.29** 0.20 8.29** 0.20  8.29** 0.20 8.29** 0.20 8.29** 0.20  8.29** 0.20 8.29** 
은퇴자 0.08 6.85** 0.08 6.86** 0.08  6.85** 0.08 6.85** 0.08 6.85** 0.08 6.87** 0.08 6.87** 

주부･학생 0.04 2.75** 0.04 2.74** 0.04  2.74** 0.04 2.74** 0.04 2.74** 0.04 2.74** 0.04 2.74** 
기타비경활 0.13 5.78** 0.12 5.75** 0.12  5.75** 0.12 5.75** 0.12 5.76** 0.12 5.75** 0.12 5.75** 

직업부문(비경제
활동인구=0) 

공공부문 0.02  0.81 0.02  0.84 0.02  0.84 0.02  0.84 0.02  0.83 0.02  0.84 0.02  0.83 
사적부문 -0.05  -2.46* -0.05  -2.44* -0.05  -2.44* -0.05 -2.44* -0.05 -2.44* -0.05 -2.44** -0.05  -2.44*

지역규모 -0.02 -4.55** -0.02 -4.55** -0.02 -4.55** -0.02 -4.56** -0.02 -4.55** -0.02 -4.55** -0.02 -4.55** 

종교분파 
(종교없음=0)

가톨릭 -0.04 -2.47* -0.04 -2.44* -0.04 -2.47* -0.04 -2.43* -0.04 -2.45* -0.04 -2.43* -0.04 -2.46*
신교 -0.04 -3.30** -0.04 -3.23** -0.04 -3.23** -0.04 -3.21** -0.04 -3.23** -0.04  -3.28** -0.04 -3.23**

기타종교 0.01 0.71 0.01 0.68 0.01 0.68 0.01 0.68 0.01 0.69 0.01 0.68 0.01 0.68
종교 활동 참여도 -0.01 -2.13* -0.01 -2.15* -0.01 -2.14* -0.01 -2.15* -0.01 -2.14* -0.01 -2.14* -0.01 -2.14*

국가
수준 
변수

복지국가유형
(자유주의=0)

보수주의 0.15 1.66
사민주의 0.17 2.02†
동아시아 -0.19 -1.94†

경제성장률 -0.06 -0.92
실업률 0.03 1.30
세속화 정도 0.16  1.94†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0.01 1.46
노조조직률 0.00 1.59
좌파정당 의석 비중 0.00  2.05†

Deviance 22342.2 22347.9 22348.9 22344.7 22350.7 22353.2 22349.2
ICC 0.041 0.092 0.086 0.074 0.083 0.081 0.053

†: p<.1, * : p<.05,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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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연구는 그동안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에 관한 주류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종교’

에 주목하였다. 특히 종교가 개인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발견은 종교가 복지 인식, 특히 국가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균열을 가져온

다는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의 발전과 같은 시기에 종교의 

세속화가 진전되어왔고, 국가 복지가 발전한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온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오늘날에도 종교는 개인의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감

소한 오늘날에도 종교는 여전히 개인의 가치관 또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안정적인 변수

임을 의미한다. 종교가 여전히 각 국가 내에서 복지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상당히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두 번째 핵심적 발견은,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는 종교분파와 상

관없이 공통적으로 복지를 누가 주로 제공하느냐라는 복지제공주체의 측면이나 복지수급자로

서의 복지지위를 어디에서 향유하는가의 측면을 통해 모종의 상충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종교기관에서 국가로의 역할 이전, 즉 복지 제공주체의 세속화라는 공통된 큰 경향

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서도 한 국가의 종교세속화 정도가 클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성

이 강조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시적 차원에서도 개인들의 종교가 무교보다는 신교나 

구교일수록, 개인의 종교 활동이 활발할수록 혹은 종교성이 높을수록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도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종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사회와 개인일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성에 대한 낮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신교와 구교의 가치가 근원적으로 국가중

심주의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지에 종교와 종교 공

동체가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복

지국가체제 혹은 국가 단위에서 종교의 역할을 논의한 경향이 있는데, 기존 연구의 발견점들이 

본 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종교가 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이 종교분파 

간에 다르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특히 가톨릭 중심국가, 신교 중에서 루터주의 중심 국가, 칼뱅

주의적 신교 중심 국가 간에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의 차이와 균열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루

터주의 국가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하고, 칼뱅주의 신교는 국가의 복지책임성에 대

해 가장 낮은 지지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자유주의 유형에 비해 사민주의 유형

이 더 높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 인식을 보임으로써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와 칼뱅주의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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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과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이론적 설명에 대해 적어도 간접적인 

재확인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는 자기이해적 차원과 가치규범적 차원에

서의 영향력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종교의 영향은 종교 분파 간의 가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지가 종교 공동체라는 사적 보호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 국가의 세

속화 정도 등에서 파생되는 복지지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향후 연구를 위해 중요한 사안 몇 가지가 남아있다. 각 국가의 

종교 분포 및 세속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종교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

성, 즉 상호작용효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가별로 종교가 복지국가 형성에 미치는 영

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은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 중 

하나이지만, 두 국가의 종교의 세속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영국과 미

국에서 신교 신자 여부에 따른 개인의 복지태도의 차이나, 신교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탐색적 차원에서 함께 분석을 시도한 동아시

아 국가(한국, 일본)의 경우에는 종교의 영향력이 서구의 국가들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종교 다원주의적 사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교의 사회에 

대한 영향의 보편성과 분파 간 상이성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중요할 수 있다. 이에 관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19세기 말, 마르크스가 유물론적 사관을 설파한 이래, 하부의 경제구조가 상부구조인 철학

과 정치, 가치체계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지배적 담론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경제체제의 중요

성이 사회과학의 전면에 부각되어 온 한편, 상부구조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는 연구경향 또한 

최근에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유발 하라리는 인류의 문명사를 다룬 화

제작 ‘사피엔스’를 통해 종교가 인류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경제보다 중요한 종교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신념체계가 가진 

힘을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향후 급

변하는 복지국가의 제반 여건 속에서 종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개인과 사회의 신념을 상

당 부분 규정하고, 다양한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종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거

시적 방향과 개인의 삶의 방식을 제약하는 중요한 기능을 여전히 담당해나갈 것이다. 복지국가

가 문화에 기반한 경로의존적 제도화의 20세기형 성과물이라면, 다양한 이유에서 복지국가의 

존립기반이 의심받는 21세기야말로 종교의 의미에 관한 사회정책학적 관심이 필요한 시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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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igion and the welfare state: How religion affects 

welfare attitudes?

Eun Chong Bae*, Soo Wan Kim** & Sang-Hoon Ahn***

24)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religion on welfare attitudes of individual in welfare states. While the 

importance of religion tended to be relatively ignored in current welfare state research, we investigate how 

religion affects welfare states in both theoretical and analytic contexts. We first suggest two theoretical 

frameworks for the effects of religion on welfare attitudes: self-interest perspective (welfare status) and 

value perspective. Then we analyze the effect of religion on welfare attitudes with the multi-level analysis 

using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16) dat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ligion has 

been proved to be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public attitudes toward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welfare. Second, the more dependent on religion, the less supportive for the state role for welfare. It shows 

that an individual has conflict on interest between religion and the state as a welfare provider, taxpayer, 

and welfare recipient in perspective of welfare status. It also implies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in the functional context. Thirds, while the values of the protestant and Catholic tends to 

conflict against state-centralism, the effects of welfare state regimes imply that Lutheranism and Calvinism 

among Protestantism may have different values on capitalism and the role of the welfare state.

Key words: religion, welfare attitude, welfare state, welfare status,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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